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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3.(목) 08:30 배포: 2026. 7. 23.(목) 08:30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부상군경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결정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상이등급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활동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상이등급 7급 이상이어야 등록됨)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ㄱ보훈병원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인의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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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미만으로 확인되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인 ㄴ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 상이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나 질병

□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하여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하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의 기준에 따라 

운동가능 영역과 관절의 불안정성 및 관절염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상,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있어 객관적 

사실의 존재 및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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